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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

떤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후적

인 관찰결과를 보고 선행조건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1) 예컨대 “질 좋은 정부는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진국들이 질 좋은 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이

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질좋은 정부가 가져야 할 조건들이라는 식의 

판단 오류다. 하지만 정부의 질이라는 것은 특정 기준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질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러한 기준들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의 추상성과 내포하는 범위를 감안할 때 “질(quality)”에 대한 이해는 결코 

쉽지 않다. 추상적인 질의 개념이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정부와 결합되어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로 표현되는 경우도 그 의미는 복잡한 양태를 띠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가장 단순한 수준에서 정부의 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는 정부의 본질적인 소명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으로 생각된다. 정부

의 소명이 무엇이든 간에 이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정부의 질은 정부

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소명을 충실

하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질이 학문적인 중요성을 

갖는 까닭은 정부의 질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까

지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적 시각에서 볼 때 

빈곤 국가들이 곤궁한 여건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맥락의 정부의 

질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점이나, 2011년 초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으로 불리는 시민혁명으로 인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의 체제가 위

협을 받고 있는 원인의 한 가지가 해당 국가의 정부의 질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

인 시각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정부와 시장에 대한 논의

1) 이러한 오류를 논리학에서는 후건긍정의 오류(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라고 한다. “만
약 A라면 그때 B일 것이다. 지금은 B이기 때문에 A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식의 오류다. 하지

만 A 이외의 다른 요인들 때문에 현재의 B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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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월한 패러다임을 점했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처방과 방향이 적실

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의 논쟁보다는 “좋은 정

부와 나쁜 정부,”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의 논쟁이 더 적합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Fukuyama, 2004). 행정학적 입장에서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정부 개혁과 

변화의 새로운 지침을 줄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질”이란 절대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염두에 둔 상

대적 개념이다. 정부의 질 역시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실재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규범적인 상황이나 이념형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개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질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정부의 질이 어떤 분

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결과중심적인 연구와 정부의 질은 어떤 속

성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속성중심적인 연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결과

중심적 연구의 대다수는 좋지 않은 정부의 질이 국민의 삶, 사회발전, 경제성장,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North, 1990; Rothstein 

and Teorell, 2008; Sen, 1981). “좋은” 정부의 질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연구결과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속성중심

적 연구는 정부의 질을 결정짓는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는 때론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2) 

정부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의 비일관성과 충돌은 결정요인에 대한 일반

화가 그만큼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3)

2) 정부의 질 결정요인에 대하여 일관적이지 않거나 상이한 연구결과는 분석대상, 지역, 시점에 

따라 동일한 변수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Treisman, 2002), 상위개

념으로써 결정요인을 어떤 맥락에서 조작화하는 가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성과를 정부의 질의 대리변수로 두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정부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일반적 상호관계(generalized reciprocity)”로 측정된 

사회적 자본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시민참여(civic engagement)”로 개념화된 사회적 자본은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nack, 2002).

3) 엄격히 말하면 속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비교의 기준이나 차원을 발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질이 반드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속성에 의해 정부의 질이 규범적으로 

항상 더 좋거나 더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 속성을 가지고 현실의 경험현상을 평가하

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차원의 유형과 비중이 달라질 가능성이 

늘 존재하며, 이러한 가능성이 완벽하지 못한 경험자료의 특성과 결합되어 상이한 연구결과

들을 가져오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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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질이 학문적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정부의 질인

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흔치 않다. 정부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속성과 그로 인한 결과 두 가지 측면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인과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속성과 그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차원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속성

과 차원들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발견한다고 해도 그것들 간의 우선순위나 

가중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설령 우선순위를 정했어도 

그것이 상황의 특징이나 시간의 전개과정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

문에 질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정부의 질에 관한 속성과 결과 중 속성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화와 더불어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 즉 정부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의 제2절에서는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과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하

위 개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한다. 제3절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이

론적 하위개념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요인들의 하위개념의 구성적

합성과 하위 개념을 통한 정부의 질 구성적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제4절은 이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Ⅱ. 정부의 질 개념과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질(quality)”이 사전적으로 뜻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말 사전에 질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 

이 논문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개념은 “사물의 속성, 가치, 유용성, 등급 따위의 총

체”라는 정의이다.4) 한편 영어사전에는 “quality”에 대해서 8가지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 이에는 “본질(peculiar and essential character), 특성(an inherent feature) 내지는 

4) http://krdic.daum.net/dickr/search.do?q=%EC%A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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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역할(capacity, role)”이라는 정의와 함께 “우월성(degree of excellence; superiority 

in kind)”과 “특성(a distinguished attribute)” 등의 풀이가 포함된다.5) 이처럼 우리말

의 “질”이나 영어의 “quality” 모두 다의적인 개념으로 명확한 정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질”이라는 개념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고, 학술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질”의 의미는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초점

에 따라 그 맥락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이라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 “정부”라는 개념과 결합되었을 때, 

“정부의 질”이라는 개념은 수월성과 복잡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질”의 분석 

대상이 정해진다는 점에서는 수월성을 보이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광범위하

다는 측면에서 개념의 복잡성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화

의 어려움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데, 정부의 질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가장 본질적인 개념, 즉 정부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이 개념화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Rothstein and 

Teorell, 2008).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적 논쟁은 민주주의, 경제발전, 부패, 법의 지

배 등과 같은 개념의 수준에서 동시에 또는 독립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만큼 다양

하다(Holmsberg, et al., 2009). 이 같은 복잡성·다양성으로 인해 정부의 질에 관한 대

다수의 연구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질의 바람직성, 효용성에 대한 암묵적

인 전제를 바탕으로 실제 정부의 질을 꾸미는 다양한 구성체(constructs) 중에서 일

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흔히 

사용했던 하위 개념으로는 부패, 법의 지배, 관료제의 질 등을 꼽을 수 있다

(Rothestein, et al. 2012). 

정부의 질 개념화를 위한 가장 일차적인 접근은 정부의 존재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존재의 당위성은 정부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

단의 준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가치, 본질과 같은 질에 대한 속성적 정의

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과 사회 그리고 총합으로써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만일 국민의 행복, 조화로운 사회의 발전, 국가의 번영이 가장 중

요한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한다면, 정부가 이러한 존재목적을 실현할 때 정부의 

질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이 정부가 그 존재목적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초점

5)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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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접근방법은 정부의 질에 관한 “기능·결과중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분류에 의한 대표적 연구로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를 정부의 질로 이

해하고 관료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Evans and Rauch(1999)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질에 대한 기존의 연구도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이차적인 차원에서 정

부의 질을 다루고 있다.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의 이차적인 접근은 정부의 질을 구

성하는 요인을 찾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정부의 “어떠한” 속성이 정부

로 하여금 소임을 잘 할 수 하게 하는가에 관한 “속성중심적” 접근이 그것이다. 정

부의 속성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정부의 질을 성과중심적인 역량으로 분석한 

Knack(2002), La Porta et. al.(1999) 연구가 있고, 정부의 질을 부패, 관료제의 질, 법치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Adserà et. al.(2003)의 연구 등이 있다. Putnam(1993)의 경우 12

가지의 맥락으로 정부의 질을 개념화하였고, 특히 집회의 참여, 선호에 기반한 선

거참여, 신문구독으로 측정한 “시민의 덕(civic virtue)”이 정부의 질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 기능·결과중심적 연구와 속성중심

적 연구의 두 가지 접근방법은 나름의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정부의 속성에 초점

을 둔 연구는 분석의 대상, 즉 정부의 속성이 정부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필요조

건이지 그 자체가 정부의 질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정부가 질을 높일 수 있는 속

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정부의 질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그 속성이 발현되어 정

부가 해야 할 소명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지에 결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질을 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반드시 국민 삶의 향상이나 국

가발전을 이루지는 못하며, 반대로 민주주의 체제가 약하다고 해서 정부가 소임

을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othstein and Teorell, 2008). 이런 점을 두고 볼 때 정부

의 속성은 정부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요인, 즉 원인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속성으로 정부의 질을 연구하는 기존연구는 과연 “정부”

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민주주의”를 정부의 질로 이해하는 경우 “민주주의=정부”로 등치할 수

는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질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광의 혹은 협의의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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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염두 해두고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6)

정부의 질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안고 있는 두 번째 한계는 정부의 소임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기능·결과중심적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

는 정부의 질을 형성하는 구성체의 존재여부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이 갖추어져 있을 때 정부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정부의 속성과 결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속성이 없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속성이 부재한 상태의 결과는 

보편성·일반성·지속성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기능·결과중심적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정부 소임에 대한 연구범위를 때에 따라 매우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광범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게의 선행연구는 한정된 분석범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특정 범위=정부의 소임”으로 제시하고 있어, 개념에 대한 편이

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정부의 질의 개념화는 정부의 속성 그리

고 속성을 근간으로 정부의 소임 달성 여부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질은 “정부가 소임을 잘 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소임을 이루고 있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라는 

것은 공공조직들의 집합체이며, 정부를 연구한다는 것은 조직을 연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Peters, 1988: 61-77). 국가기관의 관리와 운영은 자신의 행동에 책

임을 지는 공직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의 관리와 운영을 행정이라고 하면, 이

러한 특징들은 관료제라는 개념 안에 녹아들어가 있다(Albrow, 1970). 결국 정부의 

질이란 한 국가의 정부 관료제의 질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범위를 협의의 정의에 바탕을 두고 행정부 조직만으로 규

정한다.7) 아울러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과 그 속성의 발현으로 인한 결과라는 

6) 예컨대 정부의 범위를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사법부(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은 내적 요인으로 포함되지만, 행정부를 정부로 보는 협의의 관점에서는 사법

부의 엄정한 법 집행은 외적 요인으로 분류된다.  

7) 협의의 정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논문의 목적이 행정학적 관점에서 정부의 질 구

성요인을 탐색하는 것이고, 행정부에 한정할 경우 정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가 보

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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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측면 가운데 이 논문은 결과에 대한 선행요인으로서 좋은 정부를 구성하

는 속성적 측면에 한정하여 이론적 논의와 실증연구를 전개한다.

2. 정부의 질 구성요인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화만큼이나 정부의 질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질

문에 답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정부를 거버넌스 형태의 관료제로 이해할 경우 

그것을 일종의 제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조직으로만 볼 것인가라는 입장 

차이에 따라 정부 질 구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제도로 볼 경우에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통치형태로 관료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보통은 통치의 결과가 피치자에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그리고 통치의 과정을 피치자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

가라는 관점에서 정부를 평가하려고 한다. 예컨대 Diamond and Morlino(2004: 

21-22)는 제도로써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산업과 마케

팅 영역에서 사용되어왔던 절차(procedure), 내용(content), 결과(result)  등 3가지 질

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부연하면 민주주의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결과의 질이 확보된 것이고, 시민이나 결사체 혹은 

지역사회가 광범위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다면 내용의 질이 확보된 상황

이며, 정부기관과 관리들이 상호간에 법적이며 헌법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거 등의 방식을 통해 정부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면 절차상의 질이 

보장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관료제를 하나의 제도로 보고 접근한다면 관

료제를 통해 나오는 결과들을 시민들이 만족해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면 정부의 질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반면 관료제를 조직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의 논리가 

조직의 경쟁력, 조직의 성과, 조직의 효과성 등을 종속변수로 삼는 연구와 상당 부

분 유사하다. 그래서 특정 조건 속에서 이러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를 찾아 정부의 질을 평가하고 통제하려 한다. 조직으로서 정부는 사람, 자원, 

기술,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정부는 규정과 절차의 테두리에서 운영되

고, 권한을 토대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행위를 한다.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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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개의 행정학 교과서들도 위와 같은 범주들을 정부의 구성

요소로 생각한다.8) 앞선 논의와 같이 정부가 해야 할 소임을 할 수 있는 속성이 정

부의 질이라는 개념을 이루고 있는 한 축으로 이해할 경우 정부의 질은 정부가 추

구하는 가치(value), 정부의 구조(structure), 정부의 행태(behavior)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9) 정부가 바람직한 가치, 구조, 행태를 갖추고 있다면, 이러한 정부는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바를 보다 가깝게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된다. 정부가 추

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는 정의, 공익,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이 포함되며, 수단적 

가치에는 합리성,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 책임성, 합법성, 투명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질적 가치가 정부가 제기능을 통하여 사회에 구현시켜야 할 가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두 가지 차원의 가치 중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가치는 수단

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행정이념으로 이해되어왔던 것이며, 본

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된다. 즉 본질적 가치

가 국민이 정한 헌법 정신에 해당된다면, 수단적 가치는 헌법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구해야 할 행정이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단적 가치를 

내면화했을 경우 본질적 가치의 구현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써 그리고 조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

건으로써 조직구조에 관한 논의는 광범위하다. 그것과 관련된 가장 고전적인 구

조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 모형(ideal type of bureaucracy)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사회의 이념을 대변하는 조직 형태로 제시된 관료제에

8) 예를 들어 박동서(1972)는 정부의 구성을 정책결정 및 기획, 조직화, 동작화로 나누고 있고, 조
석준(1984)은 업무(의사결정 및 기획), 구조, 의사결정자, 가치, 문화 등으로 나눈다. Jun(1986)은 

인간의 문제, 공공관료제의 문제, 문제해결이라는 범주로 설명하고, Denhardt(1991)은 맥락과 

윤리, 기술적 영역(조직, 인사, 재무, 정책), 인간과 관련된 기술 등으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교과서들은 가치와 윤리 (혹은 맥락), 조직의 구조와 제도, 그리고 

관리나 기능 (혹은 정책) 등과 같이 3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9) 가치, 구조, 행태 이외에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 가치 대신 목표나 이념 등의 표현을 사용

할 수 있고, 행태 대신 관습이나 문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구조 대신 구조와 과정으

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다른 정부나 국가와의 교류가 중요하다면 환경이라는 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행동, 그것의 근거 및 이유가 되는 규범, 그리고 행동과 규범을 

연결시켜 주는 기제로서의 구조를 정부 구성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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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강조되었던 것은 공직자의 충원방식과 업무처리 과정의 합리성이다. 베버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능력 있는 구성원을 선발하고, 명확한 직책과 권한에 근거하

여 업무를 처리하며, 계층제적 명령과 통제에 근거하여 조직을 운영할 경우 조직

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목적 달성도 가능하게 된다고 보

았다.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모형은 지난 수십 년 간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

았지만, 동아시아 근대화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관료제의 이상적 모

형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조직모형이라고 보았다(Evans 

and Rauch, 1999; Henderson et. al, 2007). 특히 개도국의 경우에는 탈관료제화 보다

는 오히려 베버의 이상형적 관료제 모형을 제도화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Olsen, 2006, 2008; Suleiman, 2006). 현실에서 발생하는 형식주의, 경직

성 등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인해 베버의 관료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관료제는 민간기업의 경영이념과는 반대로 국가로 하여

금 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행동을 장려하는 수단이 된다(Goodsell, 2004: 21). 다시 말

해 이상형적 관료제 모형은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

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

래서 관료제적 구조와 특성은 정부의 질을 구성하거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중

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베버가 이상적 관료제에서 지적한 구조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높게 나온다는 것은(Udy 1959, 

Walton, 2005), 그 변수들이 그만큼 범용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마지막 개념은 조직의 행태와 관습, 문화 등의 개념과 관

련이 있다. 규범적인 지향점이 분명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구조 역시 합리적이지

만 실제 일을 하는 관료들의 행동과 관습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의 질이 확

보되지 못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행태는 개인으로서가 아닌 조직으로

서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정부의 일은 대개 정책으로 표현

되기 때문에 행태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자원과 지식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능력뿐 아니라, 이견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시

기적절하게 그것들을 조정해가는 능력,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신뢰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들은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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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이 발견된 현장에서 그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역량들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정부의 질의 개념구성

Ⅲ. 정부의 질 개념구성에 대한 실증분석

1. 분석모형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정부의 질이 그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

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한다. 구조방정식은 관찰되지 않은 잠재적 구성개념(latent 

construct)을 이미 측정되어진 변수(measured variables)를 사용하여 잠재적 구성개념

과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분석모형이다. 아울러 잠재적 구성

개념이 하위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론적 전제가 있을 경우, 상위 구성개

념을 반영하는 하위 구성개념간의 타당도 분석과 하위 구성개념의 상대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것도 구조방정식 모형의 유용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질(QoG)”이라는 잠재적 구성개념을 정부의 “가치

(value),” “구조(structure),” “행태(behavior)”와 같은 3가지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

음을 전제하였다. 따라서 실증분석 모형에서도 정부의 질(QoG)을 상위 구성개념

으로 그리고 가치, 구조, 행태를 하위 구성개념으로 설정한 2차 요인(second-order 

construct) 구조방정식을 분석의 틀로 삼는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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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3개의 하위개념

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그림 2>의 

왼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각 하위 

구성개념의 신뢰도와 연구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1차 요인모형

의 타당성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의 질이라는 상위 구성개념과 3개의 하위 구성개

념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의 오른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보통 고차요인모형으로 칭하며 이론적 배경 

하에서 변수들 간의 기존 관계를 설정하고,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그 관계가 성립

하는지 여부를 실증하는 데 사용하는 분석이다. 

<그림 2> 정부 질 구성 모형의 타당도 평가를 위한 1차 요인 모형 및 2차 요인 모형

10) 2차요인 구조방정식을 포괄하는 고차요인(high-order construct) 분석은 연구자가 연구모형 구

축 과정에서 구성개념과 변수의 관계를 2차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론적 토대 

하에서 척도개발에 활용하거나,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배경 하에서 모형구축에 많이 활용되

는 모형이다(이계수, 2011; 이학식‧임지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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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출처 및 측정변수

실증분석에는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가치, 구조, 행태 3개의 하위 개념에 대한 

측정변수 자료로 여러 기관에 의해 측정된 기존 자료를 사용하였다. 우선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가치”와 “구조”에 대한 측정변수는 스웨덴 Gothenburg 대학의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에서 실시한 Quality of Government(QoG) Survey의 자

료 중 일부를 이용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26개국의 973명

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11) 설문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항목을 제외

하고 각 국가의 행정구조와 행태를 묻는 7개 설문항목(3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Dahlberg, 2011). 이 논문에서는 QoG Survey 중 연구목적에 맞는 7개 세부

설문항목을 사용하였고, 설문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하였다. “가치(Value)”에 

포함된 측정변수는 4개이며 각각 불편부당성(Impartiality), 효율성(Efficiency), 봉사

의식(SC: Service for Citizens), 합법성(CR: Compliance to Rules)으로 개념화하였고, 

“구조(Structure)”에 포함된 3개의 측정변수는 실적주의 채용(Recruitment), 내부승

진(Promotion), 정년보장(Tenure)으로 개념화하였다.

정부의 질의 구성개념으로써 “행태”에 대한 측정변수는 World Bank에서 측정

한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Resource Allocation Index(IRAI)와 

Bertelsmann 재단이 측정한 Bertelsmann Stiftung's Transformation Index(BTI)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IRAI는 World Bank가 개도국 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여러 과

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측정한 지표이며, 여기서는 각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수준을 

4개의 영역(16개 세부평가지표)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World Bank, 2010). 

World Bank의 16개 세부평가지표 가운데 이 논문에서는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

(QPA: 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과 투명한 정책결정능력(TAC: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지표를 정부의 “행태” 구성개념으

로 포함시켰다.12) 마지막으로 BTI는 3개의 영역(17개 세부평가지표)을 2명으로 구

성된 각 국가 전문가들이 평가한 후 이를 Bertelsmann 재단 내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11)0http://www.qog.pol.gu.se/data/qogexpertsurveydataset/

12)0IRAI에 포함된 4개 영역은 Economic Management, Structural Policies, Policies for Social 
Inclusion/Equity, Public Sector Management and Institutions이며, QPA와 TAC는 마지막 영역에 

포함된 세부평가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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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최종 결정된다. BTI 중 이 논문에서는 변환관리(Transformation Management)영

역에 포함된 세부지표를 행정관리 능력(MP: Management Performance)으로 개념화

하여 “행태” 구성개념에 포함시켰다.13) 각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척도와 기본

통계량은 <표 1>과 같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측정변수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별 횡단면 분석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측정변수의 대표성 문제이다. 정부의 질에 대한 하

위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지표로 본 논문에서는 하위 구성개념의 일부를 측정하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4개, “구조”를 측정하는 

지표로 3개, “행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3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하위 구성개

념을 구성하는 일부의 개념만을 측정변수로 선택한 점은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

한 측정변수 선택이라는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측정변수의 정확성 문제이다.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는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정확히 측정되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이미 수집된 자료를 대리변수(proxy)로 설정함으로써 변수의 측정 타당성

이 엄밀하지 않다. 예를 들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행태”에 관한 측정변수는 

복수 개념을 한 항목으로 측정했거나(예: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 투명한 정책결

정), 개별적으로 측정된 복수의 개념을 상위의 개념(예: 행정관리 능력)으로 조작

화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측정 개념을 해체하여 이 논문의 분석에 필요한 세부 개

념에 맞도록 재조작화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에는 세

부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만 사용할 수 있지만, 측

정기관들이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이 역시 재조작화가 여의치 않다.

셋째, 기존에 수집된 변수를 대리변수로 설정함으로써 분석에 사용된 개별 측

정변수의 관측치 수(N)가 변수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분석의 엄격성을 약

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3)0BTI의 3개 측정영역은 Political Transformation, Economic Transformation, Transformation 
Management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bti-project.org/index/methodolog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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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측정변수 조작적 정의 척도 N Mean s.d. 출처 연도

가치
(Value)

불편부당성
(Impartiality)

공직자의 불편부당성 추구 정도 1∼7 118 4.35 1.06
QoG

Survey

2008
∼

2010

효율성
(Efficiency)

공직자의 효율성 추구 정도 1∼7 118 4.32 1.03
QoG

Survey

2008
∼

2010
봉사의식 

(SC: Service for 
Citizens)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봉사의식 정도 1∼7 118 4.27 0.94
QoG

Survey

2008
∼

2010

합법성
(CR: Compliance 

to Rules)
공직자의 법률 준수 정도 1∼7 118 4.85 0.75

QoG
Survey

2008
∼

2010

구조
(Structure)

실적주의 채용
(Recruitment)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식화 정도 1∼7 118 4.39 1.53
QoG

Survey

2008
∼

2010

내부승진
(Promotion)

고위 공무원 채용 시 내부 승진 정도 1∼7 118 4.71 1.22
QoG

Survey

2008
∼

2010

정년 보장
(Tenure)

공무원에 대한 정년 보장의 정도 1∼7 118 4.88 1.22
QoG

Survey

2008
∼

2010

행태
(Behavior)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

(QPA: 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중앙공무원들의 정책 및 행정서비스 결정과 집
행의 효율성

1∼6 76 3 0.53
WB 
IRAI

2005

투명한 정책결정 
능력
(TAC: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정책결정, 자원집행, 결과에 대한 행정부의 투
명성과 책임성

1∼6 76 2.9 0.64
WB 
IRAI

2005

행정관리 능력
(MP: 

Management 
Performance)

다음 4개 지표 합의 평균
① steering capability: 정치적 리더십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정부의 개혁정책 집행의 효율
성, 정치적 리더십의 유연성과 혁신성, 정치적 
리더십의 과거 오류 학습능력
② resource efficiency: 경제적·인적자원 활용성, 
정책조정력, 부패통제력
③ consensus-building: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정치행위자들 간 합의 수준, 반민주
주의 행위자들의 배제력·흡수력, 정치적 갈등 
관리능력,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유도능력, 과거 
부정의에 의한 피해자·가해자 화해 능력
④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내 개혁정책 향
상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의 국제파트너 활용력,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신뢰성, 국제사회와의 협
의력

0∼10 119 5.41 1.96 BTI 2006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기초통계

주: QoG Survey: Quality of Government Survey; World Bank IRAI: World Bank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Resources Allocation Index(IRAI); BTI: Bertelsmann Stiftung's Transform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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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표 1>과 같은 측정변수를 통

해 가치, 구조, 행태의 3가지 하위 구성개념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이 “정부의 질(QoG)”이라는 잠재적 구성개념을 3가지의 하위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내용에 있어서도 구성

개념 간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가능케 하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유도 이러한 연구목적 때문이다.

방법론적 시각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측정변수 관측치의 결측값은 베이지안 복수 대체법을 적

용하여 결측치를 보정하였다. 베이지안 추정법은 결측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사전분포와 사후밀도함수에 근거하여 결

측치를 추정한다(이계수, 2011). 이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추정을 통한 총 9개의 데

이터 셋이 확보되었고, 각각의 데이터 셋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결과

1) 연구모형의 타당도 분석

앞서 제시한 <그림 2>의 1차 요인모형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실

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잠재적 구성개념(가치, 구조, 행태)과 측정변수를 대

상으로 타당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하위 구성개념의 구성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평가하였다. 수렴타당도는 구성개념과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의미하며, 판별타당도는 특정한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과 얼마나 다른

가에 관한 것으로, 두 개념을 측정할 때 얻어진 측정결과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때 판별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적합도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절대적합도지수(AFM), 증분적합

도지수(IFM), 간결적합도지수(PFI)를 활용한다. 이 세 가지 지수중에서 모형 적합

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카이제곱(χ2), 표준합치도(NFI), 일반합치도(GFI), 조정

합치도(AGFI), 원소 간 평균 차이(RMR), 비교합치도(CFI)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모형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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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χ2=45.580(df=32, p=0.057)으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H0)

을 채택하였다. 또한 NFI=0.966, GFI=0.957, AGFI=0.926, RMR=0.059, CFI=0.990으

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2> 1차 요인모형 적합도

모형적합도 평가지표 기준 모델 적합도

χ2
χ2의 p-value > 0.05

χ2/df <3
χ2=45.580 df=32, p=0.057

표준합치도(NFI) 0.9 이상 0.966

일반합치도(GFI) 0.9 이상 0.957

조정합치도(AGFI) 0.9 이상 0.926

원소간 평균 차이(RMR) 0.05 이상 0.059

비교합치도(CFI) 0.9 이상 0.990

둘째, 수렴타당도는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구성개념 신뢰도의 크기를 통해 분석한다. 먼저 수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표준화 요인부하

량이 0.5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는데(김계수, 2011), <표 3>과 같이 측정

변수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p<0.01), 표준화 요인부하량

의 최소값이 0.596로 수렴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분산추

출값(AVE)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0.5이상이면 수렴타

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본 모형에서는 최소 AVE값이 0.539로 수렴

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측정변수의 표준

화 요인부하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계산되는데 그 값이 0.7이상이면 이론적으로 

수렴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구성개념인 “구조

(Structure)”의 신뢰도 값이 0.656의 값으로 이론적 기준치인 0.7을 넘지 못하였지만 

값의 크기의 차이가 매우 작고, 다른 기준치에 모두 부합하여 어느 정도 수렴타당

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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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수렴타당도 분석

경로
표준화
요인

부하량

요인부
하량

S.E C.R P 오차 신뢰도 AVE

Value ↔ Structure 0.276 0.198 0.64 3.08 ***

Structure ↔ Behavior 0.262 0.450 0.149 3.01 ***

Behavior ↔ Value 0.424 0.705 0.141 4.98 ***

Impartiality ←

Value

0.834 1.002 0.071 14.20 *** 0.306

0.939 0.722
Efficiency ← 0.795 0.913 0.069 13.18 *** 0.339

SC ← 0.924 0.973 0.059 16.47 *** 0.114

CR ← 0.842 1.000 0.285

Recruitment ←

Structure

0.596 1.066 0.146 7.28 *** 1.532

0.656 0.539Promotion ← 0.847 1.220 0.154 7.92 *** 0.435

Tenure ← 0.738 1.000 0.621

QPA ←

Behavior

0.901 0.363 0.016 22.16 *** 0.108

0.912 0.857TAC ← 0.925 0.401 0.017 24.01 *** 0.416

MP ← 0.951 1.000 0.122

주: AVE=　


  






.  구성개념 신뢰도= 

  




  

  



 


  






  (=측정변수, n=측정변수의 수,　 = 

번째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 번째 측정변수의 오차분산)

셋째, 판별타당도 평가방법은 구성개념들 각각의 평균분산추출값(AVE)과 구성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제곱 값(R2)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균분산추출값이 큰 경

우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설명한다(이계수, 2011). 아래 <표 4>와 같이 하위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값(대각선 값)이 하위 구성개념간의 R2 값보다 높아 판

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판별타당도 분석

Value Structure Behavior

Value 0.722*

Structure 0.276 0.539*

Behavior 0.424 0.262 0.857*  

* =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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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방정식을 통한 2차 요인분석

앞 소절에서는 정부의 질의 하위 구성개념(가치, 구조, 행태)이 얼마나 정부의 

질을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한 1차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하위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질

이라는 상위 구성개념과 하위 구성개념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차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요인분석은 직접적인 측정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하위 구성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구조방

정식 모형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5>와 같이 χ2=45.580, df=32, p=.0.057로 유

의수준(p=0.01)에서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H0)을 채택하였다. 또한 NFI= 

0.966 GFI=0.957, AGFI=0.926, RMR=0.059, CFI=0.990으로 적합도 기준치와 비교할 

때 “정부의 질”이 “가치”, “구조”, “행태”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었다는 2차 

요인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차 요인모형 적합도

모형적합도 평가지표 기준

χ2
χ2의 p-value > 0.05

χ2/df <3
χ2=45.580 DF=32, p=.0057

표준합치도(NFI) 0.9 이상 0.966

일반합치도(GFI) 0.9 이상 0.957

조정합치도(AGFI) 0.9 이상 0.926

원소간 평균 차이(RMR) 0.05 이상 0.059

비교합치도(CFI) 0.9 이상 0.990

구체적인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정부의 질을 구성하

는 하위 구성개념인 가치, 구조, 행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표준화 추정계수

의 값이 각각 0.413, 0.668, 0.635의 값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위 구성개념을 측정하

는 다양한 측정변수도 모두 유의미하고, 표준화 경로계수 최소값이 0.596으로 표

준화 요인부하량의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질이

라는 상위 구성개념과 하위 구성개념간의 구조적 관계가 유의미하고, 하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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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측정지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모형에 한정하여 하

위 구성개념 각각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가치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0.668, 구조

가 0.413, 행태는 0.635로 구조, 행태, 가치 순으로 정부의 질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2차 요인모형 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 S.E C.R P

Value ←

QoG

0.668 0.441 0.150 2.937 ***

Structure ← 0.413 0.282 0.92 3.074 ***

Behavior ← 0.635 1.000 ***

Impartiality ←

Value

0.834 1.002 0.071 14.207 ***

Efficiency ← 0.795 0.913 0.069 13.182 ***

SC ← 0.924 0.973 0.059 16.473 ***

CR ← 0.842 1.000

Recruitment ←

Structure

0.596 1.066 0.146 7.285 ***

Promotion ← 0.847 1.220 0.154 7.928 ***

Tenure ← 0.738 1.000

QPA ←

Behavior

0.901 0.363 0.016 22.169 ***

TAC ← 0.925 0.401 0.017 24.019 ***

MP ← 0.951 1.000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연구에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이 기준치에 부합되고, 

연구모형에 포함된 구성개념과 측정지표는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데 3개의 하위 구성개념을 사

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상 구조방정식

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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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차 요인모형 및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Ⅳ. 결 론

이 논문은 점차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정부 질이라는 개념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하위개념들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데 적합성을 갖는지 실증 분석하

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정부의 질이 갖는 개념의 포괄성, 추상성, 상대성을 감안할 때 이를 명확하게 정

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좋은 정부가 갖추어야 할 속성과 이를 근간으로 정부

가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정도”로 개념화할 수 있다. 정부의 속성과 결과를 포괄

하는 정부의 질에 대하여 이 논문은 “속성”에 초점을 두고 조직으로서 정부가 좋

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수단적 가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구조 그리고 조직으로서 정부의 행태가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으로 이

해하였다. 이 같은 이론적 개념구성은 정부의 질을 측정한 기존의 다양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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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실시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정부 질의 개념구성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측면의 탐색적 연구라는 

의의가 있지만, 정부의 질에 관해 보다 이론적으로 엄밀하고 실증적으로 정교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하위개념이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개념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질의 구성개념은 정부의 범위

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정부를 무엇으로 개념화하는가에 의해 달라질 뿐만 아니

라 각 국가별로 처해진 맥락과 시간에 의해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개연성

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질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구성개념 도출은 매우 지난한 작

업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질에 대한 구성개념을 도출한다 해도 각각의 구성개념을 

이루고 있는 하위개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다

만 정부의 질에 관한 기존의 문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시도한다면 정부 질의 

이론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실증분석의 측면에서 이 논문은 질 좋은 정부의 속성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지

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질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 행위

의 결과까지 분석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경

우 정부의 속성과 결과 중에서 무엇이 정부의 질을 더 의미 있게 구성하고 있는가

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속성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도 알 수 있

을 것이다. 정부 질의 개념 범위와는 별개로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질에 관한 기존의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

행될 필요가 있다. 앞선 논의에서처럼 정부의 질을 측정한 기존의 자료는 측정된 

내용의 관점에서 엄밀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한 실

증분석 결과도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서는 기존의 자료를 해체하여 개념에 적합하도록 재구성을 하거나, 가능하다면 

정부의 질에 관한 개념적 맥락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도구의 개발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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